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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인정, 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뉴스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

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7월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법의 적용 대상을 주체인 인간, 

객체인 인간이 소유한 물건 두 분류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동물도 민법 98조 상의 ‘유체물’(형

태를 가진 물건)로 간주돼 왔다. 이제는 동물

에 관한 조항을 새로 만들어 민법 적용 대상을 

인간·동물·물건 세 분류로 나누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

여받는다. 다만 법무부는 민법 98조의2에 “동

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서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는 조항도 함께 넣기로 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동물은 여전

히 권리 객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물건 분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라

며 ‘동물과 관련한 여러 법개정을 논의하기 앞

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필

요해 우선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돼 

재산압류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다. 실제 지난 

2018년 경기도 평택에 사는 A씨는 빚을 갚지 

못해 집에서 키우던 잡종견 두 마리를 법원에 

압류당했다. 이 개들은 동물 감정사에 의해 각 

15만원과 10만원에 가격이 책정돼 팔려나갔

다. 법무부는 앞으로 반려동물을 법원의 강제

집행 대상에 제외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

이다.

동물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될 것

으로 보인다. 정 심의관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와 물건이 아닌 존재로 보는 법체

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동물학대 등에 대한 처

벌 수위가 같긴 어렵다고 본다.”며 “처벌 수위

도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반려동물이 사고로 사망한 경

우 받는 손해배상액도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망은 ‘물건의 

멸실’로 취급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정도

의 배상액만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경우 그에 대

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

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출처/조선일보)


